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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s at exploring implications of discourse and social practice produced by 

various stakeholders in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to provide useful material for effective disaster 

response in South Korea. Method: Applying the Critical Discourse Analysis model of Fairclough, this 

study analyzes the newspaper articles of three domestic press companies mainly about the November 

2017 Pohang earthquake. Results: As a result, first, the three media companies point out the low 

effectiveness of disaster response manuals and evacuation training. Second, strengthening shelter 

services and expanding support for the victims are important for recovery from the earthquake. Third, 

to prevent the future damages, they suggest the implementation efforts to improve the seismic design 

and short message service based disaster alert system. Conclusion: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o improve the practicality and effectiveness of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establish an 

organic and integrated disaster response system, emphasize the roles and participation of citizens, 

check the responsibility of experts, and make the media to form sound discourse on disaster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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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목적: 본 논문은 재난의 복잡다단한 맥락을 구성하는 정치·경제·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생성해내는 담론과 사회적 실천의 함의를 파악하여 국내의 효율적 재난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페어클로(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 

모델을 적용하여 국내 대표적인 세 일간지에 실린 2017년 11월 포항지진 관련 신문기사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담론분석 결과, 첫째, 세 언론사에서는 지진 발생 이후 대응의 측면에서 재난대응 매뉴얼과 대피훈련의 

낮은 실효성을 지적하였다. 둘째, 지진피해 복구 측면에서 대피소 서비스 강화와 이재민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셋째, 내진설계 강화 및 문자알림 서비스 질 향상 등 향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실천 노력

을 제시하였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국내 재난대응을 위하여 재난 예방 대책의 현실성·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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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재난대응체계 마련, 시민의 역할과 참여 강조, 전문가 집단의 책임감 및 이에 대한 견제, 재난대응 관련 건전한 담론형성을 위한 미

디어의 역할을 제안하였다.

핵심용어: 페어클로, 비판적 담론분석, 포항지진, 신문기사, 재난대응

서 론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시 흥해읍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5.4 지진은 1978년 계기 지진 관측 이래 2016년 발생한 경

주지진 다음으로 큰 규모였다(KMA, 2018).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포항지진으로 인해 이재민 1,797명 및 27,317개소의 시설 

피해와 약 551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하였다(MOIS, 2018). 포항지진의 전진과 여진을 포함한 일련의 지진은 2018년 5월 31

일까지 618회 발생한 것으로 관측되었으나, Fig. 1에서 보여지듯 2017년 11월 30일까지 432회가 발생하여 전체 여진의 약 

70%가 본진 이후 보름 동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유난히 피해가 컸다. 또한 진앙의 위치가 약 3만 4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

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과 가깝다보니 도심지 인구 및 건물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피해가 더욱 두드러졌다. 

Sourc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2018), Pohang Earthquake Analysis Report, the National Earthquake and Volcano 

Center of KMA, p.60

Fig. 1. Trends in aftershock after 2017 Pohang earthquake, 149 aftershocks occurred in one day after main event

포항지진은 상당한 인적 물적 피해와 더불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며, 더 위험한 재난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안겨주었다. 포항지진은 경주지진에 비해 진원이 더 얕고 인구가 훨씬 밀집된 지역에서 일어나 피해가 더 

컸던 것 외에도, 수학능력시험 연기나 원인 규명 등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도 얽혀 꾸준히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재난은 인적, 사회적 요인들과 결합하여 복합적인 현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재난 발생에서 그치지 않고, 피

해 규모가 확대되거나 지속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처럼 대형화, 광역화된 재난의 전개과정과 결과는 정부와 사회의 역

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는 현 시점에서 기존과 다른 새로운 방식의 재난대응이 필요하며, 재난의 사회적, 정치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Choi, 2010; Lee, 2016). 이러한 흐름에서 사회과학적으로도 재난의 복잡다단한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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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과 생성된 담론의 장을 풀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포항지진을 다룬 기사들에 비판적 담론분석 방법을 적용

하여 기존 재난대응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의미 규정과 사회적 함의를 알아보고자 한다.

비판적 담론분석

담론분석은 사람들의 생각이 말과 글로 표현되어 여론화되고 사회를 규정하는 담론이 형성될 때 그 내용이 의미하는 바를 

파악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다(Seo, 2011). 담론분석에서 말하는 담론은 일상 대화나 신문기사, 연설문 등 다양한 형태의 

언어적·문화적인 요소로 구성되면서 사물이나 현실에 대한 특정한 인식과 재현, 주장을 담고 있다(Lee, 2006). 1990년대 후

반 담론분석이 학계에 본격적으로 제시됐을 당시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으나, 사회가 복잡해지고 이해관계가 다양화되

면서 현재는 지식 생산 영역에서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Kim et al., 2015).

그 중에서도 페어클로(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분석은 담론을 텍스트와 기호체계로 분석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

적 실천의 한 형태로 인식하여 담론과 사회 변동 간의 권력 관계를 비판적으로 탐색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그는 Fig. 2와 같은 

3단계의 분석틀에서 담론을 텍스트(text), 담론적 실천(discourse practice), 사회적 실천(social practice)으로 구성하여 텍스

트를 기반으로 한 담론을 실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실천으로 확장시켜 해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Fairclough, 1992; 1995).

Source: Fairclough, N. (1992). Discourse and social change. Polity Press, Cambridge, UK. p.73.

Fig. 2. Fairclough's model of critical discourse analysis

분석대상 및 연구문제

분석대상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재난대응 및 대처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포항지진’에 대한 기사를 중심으로 비판적 담론분

석을 실시하였다. 한 사회의 중추적 여론을 형성하는 데에 언론매체가 주요한 역할을 하며,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회복 과

정에 있어서도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에(2.18 Foundation for safety culture, 2018), 본 논문에서도 국내 재난대응 방

식을 살펴보기 위한 대상으로 언론매체인 일간지를 택하였다. 그 가운데 한국사회의 여론을 형성하는 대표적 일간지로, 신문

사별 논조의 명확성을 갖고 있으며 발행부수 측면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3개의 일

간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세 일간지는 한국ABC (Audit Bureau of Circulations, 신문·잡지·웹사이트 등 매체

량 공사 기구)협회에서 매년 2차례 실시하는 발행부수 순위에서 2017년, 2018년 모두 10위권 내에 든 인증 매체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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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3개 일간지는 매체의 대중성(Kim et al., 2016)뿐 아니라 명확한 의제와 논조의 차별성을 잘 드러내고 있어(Cho, 2016; 

Ryoo et al., 2016) 분석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담론분석의 대상은 2017년 11월 15일부터 2018년 11월 15일까지 1년 동안 보도된 포항지진 관련 기사를 기준으로 선정

했다. 이는 포항지진 발생이후 1년 동안 포항지진과 관련하여 재난에 대한 이슈 논의가 지속되어 왔으며 이후 재난대응의 실

효성 제고를 위한 주장이 촉구되어온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함이다. 

신문기사 검색은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중앙일보> ‘https://joongang.joins.com’, <한겨레> ‘http://www. 

hani.co.kr’에서 기사검색서비스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검색 키워드는 ‘포항지진’이었으며 단순 기사와 사설을 포함하여 

검색하였다. 연구 목적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기사들은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조선일보>의 경우 총 153건의 기사 중 45

건의 기사를, <중앙일보>의 경우 총 702건의 기사 중 85건의 기사를, <한겨레>의 경우 총 290건의 기사 중 50건의 기사를 최

종 분석대상으로 추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순기사와 사설을 포함하여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3개 일간지

를 중심으로 총 180건의 기사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기사 유형에 따른 각 신문사별 분석 대상 기사의 비율은 Fig. 3과 같다. 

Fig. 3. Ratio of newspaper article types

또한 총 180건의 기사 헤드라인에 대하여 키워드 분석을 실시하였다. 헤드라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상위 단어들에 대

해 정리하여 내진, 피해, 지진, 수능, 이재민의 5개 키워드로 좁혔다. 5개의 키워드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Fig. 4와 같이 나

타내었다. 각각 내진 12건, 피해 26건, 지진 141건, 수능 21건, 이재민 13건으로 지진이 압도적으로 많이 검색되었음을 확

인하였다. 

Fig. 4. Search results for headline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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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포항지진을 다룬 기사들에 비판적 담론분석을 적용하여 국내의 재난대응 담론의 양상과 이를 둘러싼 사회적 의미, 실천적 

함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포항지진’관련 신문기사 담론의 텍스트 범주에서 어떠한 텍스트적 실천(어휘, 표현상의 의미론적 특성)이 일

어나고 있는가?

연구문제 2. ‘포항지진’관련 신문기사 담론의 내적관계 차원에서 텍스트적 실천(텍스트 범주에서 담론형성 및 의미 도출)

은 어떠한 특징과 의미를 갖는가?

연구문제 3. ‘포항지진’관련 신문기사 담론의 외적관계 차원에서 사회적 실천은 어떠한 함의를 갖는가? 

연구 결과

본 연구는 포항지진 관련 세 일간지 신문기사를 대상으로 페어클로의 비판적 담론분석을 적용하여 텍스트 분석, 담론적 실

천, 사회적 실천의 3단계 순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단계 텍스트 분석

신문기사의 헤드라인 텍스트를 분석함으로써 기사 내용의 핵심요소를 확인하고 ‘포항지진’에 대한 진술체계를 살펴볼 수 

있다. 각 일간지의 헤드라인 텍스트는 전체 내용을 요약해주는 중심 요소로서 전체적 맥락을 간략히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세 개의 일간지 모두 ‘포항지진’과 관련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수능에 대한 이슈를 다루었다. 지진 발생 시점이 수능시

행 바로 직전 시기라는 특수성이 반영되어 수능시험 연기와 안전에 대한 담론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헤드라인을 통해 ‘포항

지진’의 피해 중 대표적인 것으로 ‘수능시험’에 대해 일제히 보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지진으로 인한 인적․물적 손실

뿐 아니라 대학입시와 직결되는 수능시험에 미친 파급영향을 걱정과 혼란, 침착한 대응 및 안전보장을 내포하여 표현하고 있

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교육열과 입시를 중요시 여기는 특성을 재난 상황에서도 강조하는 담론방향을 도출하고 있음을 시

사한다. 구체적으로 <조선일보>는 ‘포항지진’ 발생 초기에 수능 관련 이슈를 크게 다루며, “수험생 대혼란”, “수험생들 난 어

디서 보나 발동동”, “수능날 또 올까 두렵다” 등 주로 지진으로 인해 수험생들이 겪는 혼란스러운 감정과 피해를 대변하는 단

어를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수능 당일 및 지진 발생 시 매뉴얼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도 수차례 등장한다. “수능 도중 여진 와

도 시험 끝까지 치른다”, “포항 수능시험장 지진계 설치”, “진도따라 대피 결정” 등 수능일 매뉴얼 정보를 제시하거나, “일본

의 대입 시험 연기 플랜” 등 일본 사례를 여러 차례 인용하기도 했다. <중앙일보>는 포항지진과 수능을 관련지어 학생들과 

감독관이 겪는 어려움을 주로 다루었다. 수능 당일 지진으로 인한 수능 중단 여부 결정과 관련하여 감독관들이 즉석에서 결

정해야 하는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였다. “수능 중 ‘대피결정’은 시험 감독관이…교사들 부담스럽다”에서 개별 시

험 감독관의 결정이 한 반의 수능 중단 여부를 결정짓게 되는 상황을 둘러싸고 수능 중지에 대한 사후 책임을 개인화시키려

는 교육부 방침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수능날 지진으로 운동장 대피하면 시험 무효”, “수능 보다 지진 진동 와도 ‘가 단계’

면 중단 없이 시험 계속”에서 학생들의 안전보다 사회적 규율을 강조하는 무리한 수능 진행을 지적했다. <한겨레> 또한 “포

항 수능시험장 4곳 변경”, “수능 입시 일정 연기”, “포항 수능시험장”, “수능시험 중 지진 대피요령” 등과 같이 수능시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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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지진으로 인한 피해 중 하나로 수능시험을 주요하게 다루는 동시에 수험생의 안전 문제를 강

조하는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 

다음으로 ‘포항지진’의 원인 규명과 관련한 기사 제목은 신문사별로 유사하면서도 일부 차이를 보였다. 먼저 <조선일보>

는 내진설계 부족에 대한 지적이나 지진의 원인에 대한 헤드라인이 그 뒤를 이었다. “내진설계 20%뿐”, “민간건물 1300곳 

피해” 등 구체적인 비율과 수치를 헤드라인에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주차장 기둥이 엿가락처럼 휘었다”거나 “늪처럼 

변한 땅”, “포항 ‘피사의 아파트’ 불렀나”와 같은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건물의 위험성을 위태롭

고 충격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였다. <중앙일보>의 경우 헤드라인에 ‘여진’을 자주 등장시켜 지진이 계속되고 있음 표현하였

으며, ‘흔들리는’, ‘불안한’과 같은 수식어를 통해 시민들의 계속되는 공포와 두려움을 나타냈다. 또한 “포항지진, 지열발전

소 탓”, “끝나지 않는 유발 원인 논란”, “‘지열 발전이 원인’ 논란에 ‘국가 책임 없다’결론부터 낸 정부”와 같이 정부가 원인 규

명 측면에서 확고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한 입장을 보여 포항 시민들의 불만이 증가했음을 나타냈다. <한겨

레>의 경우 ‘포항지진’과 관련하여 발생 초기에는 “지진에 취약한”, “부실시공”, “내진 1등급 아파트 ‘X자금’쩍쩍”등의 용

어를 사용하여 튼튼하게 내진설비가 된 건물이 아니어서 지진 피해가 컸음을 부각시켰다. 이와 더불어 포항지진 이후 “원전 

못 버틴다”, “원전 밀집 지역에 잇따르는 지진”, “신고리 5, 6호기 건설 백지화” 등 지진에 대한 공포가 원전의 위협으로 확대

되는 담론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시추․물 주입에 의한 유발지진”, “지열발전소, 포항지진 진범인가”와 같이 포항지진의 

원인 규명을 두고 유발지진의 가능성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 일간지 모두 헤드라인에 ‘포항지진’에 대한 다양한 원인 규명에 대해 제시하였고, 피해를 가중시킨 원인으로 

부실한 건물 내진설계, 부실시공 등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는 담론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경우 특히 지진 발생 

시 원전의 안정성에 대한 의심과 관련하여 절대적 안정성을 강조하며 “포항지진의 250배 와도 안전”, “與圈 ‘원전 위험론’에 

野 ‘광우병 괴담 연상’”등 탈원전 담론의 반대급부에서 일부 권력 집단이 주장하는 원전 안전 담론을 강화시키고 뒷받침하고 

있어 보수 성향 일간지의 특성이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중앙일보>와 <한겨레>는 지열발전소에 의한 지진 가능

성에 대해 문제제기함과 동시에 지진 발생 시의 원전 불안정성과 위협에 대해 지적하는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 

지진발생 이후의 대응과 관련한 담론으로 세 일간지 모두 이재민과 대피소 운영에 대한 미흡한 서비스,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 재정비와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담론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의 경우, 포항지진 발생 이후 대피

소 생활 중인 포항 시민들의 상황을 전달한 기사 외에, 행정안전부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하는 활동에 대한 내용도 언급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안전대진단’과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점검단’을 운영하고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통해 포항 지역의 ‘액상화 위험 지도’를 만든다는 계획 등이 포함되었다. “포항지진 두 달… 텐트 속 533명 ‘설엔 집에 갈 수 

있나요’” 등의 기사에서는 시민들의 심정을 대변하였으나, “행안부, 학교·지진 구호소 내진설계 전수조사”, “포항지진 1년, 

갈라진 틈이 아물어간다”등의 기사를 통해서는 구호소 관련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모습과 어느 정도 안정화된 지진 이

후 포항시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또한 지진 발생 시 발송되는 재난 정보알림문자와 관련하여 “일부지역 

재난 문자, 지진보다 먼저 도착”, “100초 내(지진 규모 5 미만) 알린다더니… 7분 걸린 ‘지진 문자’”등을 통해 미리 재난정보

알림문자를 발송하는 것이 시민들의 안정에 큰 도움을 주며, 재난문자 시스템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 앞으로도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였다. 문자 발송 주체를 행정안전부에서 기상청으로 바꾸고 발송 시스템을 수동에서 자동으로 바꿨으며, 향후 지

진 발생 시 경보 문자 발송을 관측 후 7~15초 앞당기고 간단한 대피 요령도 문자 내에 포함한다는 내용 등이 이에 해당하는 부

분이다. <중앙일보>는 기사 헤드라인에서 포항 시민들의 입장, 특히 주민 거주 문제와 재난문자에 대한 정부의 미온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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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으며, 정부가 ‘포항지진 조사단을 꾸리자마자 “책임 낮다”는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법 통과는 

뒷전’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번 문제를 지적하였다. “추운데 언제까지 대피소 생활?…이재민 1797명 주거대책

은?”, “금가고 물새는 집에 돌아가라니”, “여진 계속되는데 돌아가라니…포항지진대피소 폐쇄 논란”과 같이 피해 주민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대피소 시설역량에 대한 문제와 이재민 보호 서비스의 미흡을 지적하였다. 재난 문자와 관련하여 “포항 

여진보다 늑장 재난 문자가 더 두렵다”등 긴급재난문자 지연에 대해 정부의 무능함을 꼬집었으나, 3개월 후 긴급재난문자에 

“‘행동요령’도 전송… 정부, 지진방재 개선대책”, “지진 관측 후 이르면 7초 만에 직접 경보 문자 보낼 겁니다”에서처럼 정부

의 재난문자 개선안에 대해 긍정적 시선으로 변화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겨레> 또한 “일주일 동안 3번 옮겨 다닌 이재민

들”, “임시구호소 문닫아”, “이주대책 마련해 달라” 등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 보호조치의 미흡한 점에 대해 비

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진발생 초기에도 이 문제를 지적하였고, 1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고통 받고 있는 이재민들의 

실상을 계속해서 제시하였다. 또한, <한겨레>는 “지진피해 점검”, “지진피해 조사”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지진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의 필요성을 논하였다. 특히 “‘지진 대책’ 모든 걸 원점에서 새로 만들자”라는 사설을 통해 우리나라 지진 

대비의 취약성을 강조했고, 우리나라 지질․단층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건축물의 내진설계 재정비, 지진 대처 교육 전면 재정

비 등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정부에서는 그 일환으로 ‘재난·안전대책특별위’를 구성하였으며, 여야 정치권과 국토교통부 

등은 포항 피해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 기상청은 지진에 따른 ‘지반 액상화’ 조사에 착수하였음을 헤드라인을 통해 드

러내었다. 

한편, 주요 헤드라인 텍스트에 얼마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가에 있어서도 각 언론사별로 큰 차이가 있

었다. <조선일보>는 수험생, 이재민, 국민, 문대통령, 정부, 여야, 행정안전부를 주어로 한 헤드라인이 있었고, 주어를 포함하

지 않은 헤드라인도 상당수였다. <한겨레>의 경우, 주민, 이재민, 시공자, 교육청, 국회, 정부, 지자연(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을 주어로 이들의 목소리를 따옴표(“ ”) 안에 직접적으로 담는 경우가 많았다. <중앙일보>는 기사 수가 가장 많기도 했지

만, 대부분의 헤드라인이 주어를 포함, 누구의 입장을 담은 기사인지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이재민, 주민/

시민, 소비자, 아이들, 반려동물주(主), 특별재난지역 주민, 집주인-세입자-포항시, 학생, 교사들, 서울교육청직원, 포항시 공

무원, 문대통령, 정부, 법원, 국회, 지진 속 전문가, 한국은행, 지질연(한국지질자원연구원), 융합문명연구원 등이 있었다. 이

처럼 지진 피해를 입은 이들도 각자의 이해관계 및 상황에 따라 이재민, 소비자, 특별재난지역 주민, 집주인, 세입자 등으로 

세분화하였고, 정부에 속하는 기구나 인물도 각각의 명칭을 정확히 드러내어 사용, 그 외 다른 언론사에서는 다루지 않은 이

들의 입장에 대해서도 싣고 있다.

2단계 담론적 실천

담론적 실천 분석에서는 신문기사 텍스트 내용의 맥락에 대한 해석을 통해 내적관계 분석 및 의미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기사를 범주화하고 텍스트의 내적관계를 분석하여 (1) 부실한 지진대응체계, (2) 수능, (3) 원인 규명, (4) 재난정보알림문자, 

(5) 현 정부 지원, (6) 기업의 지진피해 지원, (7) 위험의 외주화·민영화 담론 각각에 해당하는 의미들을 중심으로 담론을 분류

하였다. 각 범주의 특징 및 의미는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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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ep2 Analysis of discourse practice

범주 텍스트 내적관계 분석 특징 및 의미 언론사

부실한 

지진대응

체계

“책상 아래 대피 결정은 각 시험실 감독관이 내린다. 운동장 대피, 시험 속개 여부, 속개 시각

과 종료 시각 등은 시험장 책임자(학교장)가 결정한다. 그러나 이 결정을 정부 차원에서 하

지 않고 일선 교사들에게 맡기는 것이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시민을 위한 

재난훈련의 

실효성 논란

조선일보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었지만 대부분 걸어서 역사를 빠져나왔다. 한 간부가 “빨리 뛰

세요” 라고 소리를 치자 그제야 뛰는 시늉을 했다. 예비훈련이지만 자신의 위치와 역할도 모

르고 허둥대는 직원도 적지 않았다.‘이런 훈련에 처음 나왔다’는 직원도 있었다.”

중앙일보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대피시키지 않거나 대피하려는 학생들을 오

히려 소란스럽다며 꾸짖는 경우가 있었다.”
한겨레

“작년 9월 경주 지진 이후 건축물 내진(耐震) 설계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지만 여전히 지진 

피해에 무방비로 놓인 건물이 대다수이다. 국내에서 내진 설계가 된 건물은 다섯 개 중 하나

에 불과한 수준이다.” 내진보강 

강화 및 

이재민 지원 

필요성 촉구

조선일보

“날은 계속 추워지는데 대피소는 너무 불편하고, 벽이 금 간 집에 가서 잘 수도 없고…. 도대

체 언제까지 여기서 살아야 합니까?” 
중앙일보

“이재민 대책과 관련해서는 ‘장기 이재민에 대한 대책 마련’, ‘이재민 적극 지원 및 불편 최

소화’ 등과 같이 추상적인 내용만 적혀 있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이재민 보호․관리 대책은 

들어 있지 않다.”

한겨레

“지난 15일 경북 포항지진으로 폐쇄된 학교가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지진 대피소

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부가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험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4개 학교 중 2곳도 지진 대피소로 지정돼 있었다. 지진 당일부터 나흘간 이재민 

800명의 대피소로 사용된 흥해실내체육관은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은 건물로 확인됐다.” 방치된 

대피소 정보 

제공 시스템

조선일보

“안내 표지판은 학교 어디에서도 없었다. 운동장에서 놀던 자녀를 데리러 온 학부모들에게 

‘이곳이 대피소인 걸 아느냐’는 질문에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었다. 학교 인근 주민 10명에

게 던진 같은 질문에 알고 있다고 답변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중앙일보

“‘똥개 훈련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 몇 번을 피난 다녀야 되는 거죠?’지진이 일어난 

이후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세 번이나 임시 거주시설을 맴돈 이재민들은 예민해져 있었다.”
한겨레

수능

“일본처럼 ‘일주일 뒤 실시’같은 지침이 있었다면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덜했을 것이라

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문제 은행 방식인 일본 센터시험과 매년 문제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수능시험의 재시험 실시는 조건과 상황이 다르다. 일본처럼 지진이 잦은 것도 아니다. 하지

만 이번 일을 계기로 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도 수능시험을 어떻게 치를지 대

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험생의 

안전과 시험 

공정성의 

충돌

조선일보

“일선 학교의 평가는 엇갈린다. 황00 양서고 교감은 ‘지진 때문에 수능이 무효가 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주00 미림여고 교장은 ‘시험 무효는 적절한 조

치다. 운동장으로 대피할 정도 지진이 발생하면 심리 상태가 불안해져 부정행위를 떠나 시

험을 치르기 어려워 질 것이다’면서도 ‘다만 이 학생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는 대책이 필

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전국의 수험생이 일제히 응시하는 시험의 연기는 처음이다. 초유의 사태인 만큼, 혼란과 공

정성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겨레

원인규명

“기상청 관계자는 ‘현재로선 지진 원인에 대한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지열발전소 건

설의 여파 등을 포함해 광범위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원인을 

둘러싼 

신뢰성 있는 

정보의 부재

조선일보

“한쪽에선 지열발전소에서 높은 압력으로 물을 주입했다가 지진이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선 지열발전소와 지진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일보

“한마디 예고 없이 불쑥 들이닥치는 게 재앙이다. 핵과 관련한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피해를 초래한다. 대규모 환경오염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 ‘한

반도는 지진 안전지대’란 속설은 폐기돼야 한다. 전반적인 지진 대책, 특히 동남해안 핵발전

소 안전에 대한 대책을 근본에서부터 재점검할 때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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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규명

“포항지진과 관련, 탈원전 정책 지지자들이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 가능성이 높아졌다’

는 주장을 다시 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원전은 지진에 대비한 가장 안전한 구조물’

이라며 ‘과학적 근거가 없는 주장은 선전·선동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홍00 자유한국당 대표는 17일 최고위 회의에서 ‘지진이 난 뒤 원전(原電) 괴담이 돌고 있

다’며 ‘참으로 못된 사람들의 행각’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원전은 규모 7 이상 강진을 

견디게 돼 있고, 신고리 원전 5·6호기는 규모 7.5까지 견디도록 설계됐다’며 ‘좌파가 퍼뜨린 

광우병 괴담, 참 어이없는 그런 괴담에 국민이 현혹된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없을 것’이라

고 했다.”

원전 관련 

정치적 

이슈의 개입

조선일보

- 중앙일보

- 한겨레

재난정보 

알림문자

“지진 발생 시 경보 문자 발송 시간은 올해 말까지 관측 후 7~15초로 앞당긴다. 기존 관측 후 

15~25초보다 10초 정도 빨라진다. 문자 내용에 간단한 대피 요령도 포함한다. 규모 6.0 지진

이 발생했을 땐 수신 거부 사용자에게도 강제로 긴급 문자를 전송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는 ‘포항 지진 수습 과정을 통해 얻은 교훈을 통해 향후 지진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문제를 

인정하고 

향후 

개선되는 

재난정보 

알림문자

조선일보

“행안부는 지난 2016년 발생한 경주 지진 때 마련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보완하고 지난해 

포항지진 수습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 이번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지진 긴급재난문자에 간단한 국민행동요령이 포함된다. ‘낙하물로부터 몸 보

호’,‘진동이 멈춘 후 야외 대피하며 여진 주의’ 등의 행동요령이다. 2020년부터는 외국어 재

난문자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중앙일보

“행정안전부와 기상청은 ‘긴급 재난문자 자동 송출 시스템이 오류가 발생해 수동으로 발송

했다. 현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 

시스템을 개선하고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한겨레

현 정부 

지원

“교육부가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본 가정의 대학생에게 1년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

정하자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지진 피해와 관련 없는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은 무분별

한 퍼주기’ 라는 비판과 ‘지진 피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무능력한 

정부 vs 

최선을 

다하는 정부

조선일보

“○○○ 행안부 재난관리실장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총괄조정관은 26일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에서 ‘학교 내진보강과 함께 신속한 피해 수습과 민생안정을 위해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중앙일보

“여야 지도부가 16일 지진이 발생한 포항으로 일제히 달려가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안전 

대책을 주문했다.”
한겨레

기업의 

지진피해 

지원

“○○가 포항지진 피해 구호를 위해 성금 15억원을 내놓는다. ○○는 17일 회사 5억원, ○○

1% 나눔재단 5억원, 계열사 5억원 등 15억원을 모아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할 예

정이라고 밝혔다. ○○는 지진이 발생한 15일 오후부터 지진 피해 주민 긴급 대피소에 침낭 

400개와 도시락 1000여 개를 지원했고, 임직원 200여 명이 피해 건물의 외벽 및 담벼락 잔해

를 제거하고 단수·단전 가정에 생수를 보내주는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국가재난 

상황에서 

기업의 

고통분담 

방법

조선일보

“□□은 4일 연말 이웃사랑 성금 40억원과 최근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 주

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1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성

금은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과 포항지진 피해지역 복구, 이재민 지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중앙일보

“△△는 최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20억원을 기탁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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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민영화

“우리 사회의 제도와 규정은 국제적 기준에 떨어지지 않는다. 안전사고의 원인은 직업윤리

가 실종된 개인의 잘못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도적 문제를 거론하며 안전점검 

같은 대책을 내놓는다. 안전사고가 또 발생하고, 실효성 없는 대책에 예산과 인력이 낭비되

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안전관리에 

대한 외주화 

및 민영화로 

재난 피해에 

대한 개인의 

부담 증가

조선일보

“포항 강진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연기되면서 해외여행과 공연티켓 등의 최소가 잇

따르고 있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지진’은 천재지변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

- 한겨레

부실한 지진대응체계

세 일간지에서 가장 많이 담론화된 것은 부실한 재난대응체계에 대한 비판과 확고한 재난대응 매뉴얼 마련의 필요성이었

다. 그러나 제시된 해결책들이 인력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안전대진단 점검횟수를 늘리고 공공시설 내진 보강을 당초 계획보

다 10년 앞당겨 마무리하거나 갑작스레 건축법을 제정·개정하는 등의 방식을 취하고 있어 차후 실효성에 대해 단언하기 어

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뉴얼에 대한 접근은 대체적으로 상의하달(top-down)식이 지배적이었으며, 이를 활용한 재난

대응 훈련에 시민들은 아래 발췌된 내용과 같이 저조한 참여를 보이기도 하였다. Park(2005)은 관(官) 중심의 구호활동이 주

로 획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료적 행정시스템으로 인하여 소수자의 요구를 무시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일 수 

있으며, 외부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지 못하는 경직성을 띠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내 재난대응체계에서도 민

간의 참여를 통한 실효성 높은 재난대응 매뉴얼에 대한 필요성이 촉구되고 있으며, 아래 관련 텍스트를 통해 ‘시민을 위한 재

난훈련의 실효성 논란’에 대한 의미를 도출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포항지진 피해를 심화시킨 원인에 대해 부실한 건물 내진설계와 부실공사에 대한 지적과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기준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싣고 있다. Han(2011)은 1986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물론, 현재 지하철․빌딩․교량․경부고

속철도 등 대부분의 국가 주요 시설에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아 중간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여도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1988년 내진설계법이 제정되며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6층 이상 건물에만 내진설계가 적용되도록 하였고, 2005년 

개정시 3층 이상 건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따라서 1988년부터 2005년 사이에 지어진 건물 중 6층 미만의 건물은 내진설

계가 되어있지 않아, 지진 발생 시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이번 포항지진에서도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건물들이 피해를 

입어 이재민을 위한 보호시설이 매우 부족하게 됨에 따라, 과거 안일했던 내진설계로 피해를 맞게 된 이재민들에 대한 보호

서비스 및 대피소 질적 강화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통해‘내진보강 강화 및 이재민 지원 필요성 촉구’라는 의미

를 도출할 수 있다. 

부실한 지진대응체계에 대해 공통적으로 제기된 문제가 지진대피소였다. 신속한 대피를 위한 정확한 안내가 되지 않았던 

점, 인근에 지진대피소가 위치하였으나 안내표지판의 부재로 인해 먼 거리의 타 지역 대피소로 이동해야 했던 점, 지진피해

로 폐쇄된 장소가 지진대피소로 지정되어 있었던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민방위 기본법 제15조(민방위 준비) 

‘민방위 계획’에 의해 대피소는 비상대피시설의 설치 기준에 따라 운영·관리되며,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

자들이 담당하여 관리한다. 하지만 비상대피시설 책임자들을 위한 교육이 단발성에 그치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

며, 지정된 대피소들의 성능 차가 커서 많은 곳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취약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Jung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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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마찬가지로 포항지진 당시에도 지진대피소가 인구밀집지역과 관공서를 중심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었으나 장기 거주민

조차 그 유무를 모를 정도로 대피소에 대한 안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대피소로 부적합한 장소들이 그대로 등록되어 

있어 이재민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를 통해‘방치된 대피소 정보 제공 시스템’이라는 의미를 분석해 내었다. 

수능

다음으로 텍스트 내적관계 분석을 통해 수능이라는 상위범주를 추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수험생의 안전과 시험 공정성

의 충돌’이라는 의미를 도출하였다. 포항지진 기사에서 특이사항은 지진발생 시점이 국내에서 12년 교육의 최종 결산으로 

여겨지는 수능과 시기가 겹친다는 점이다. 수능일정 연기 및 포항의 수능 장소 변경 등과 관련된 기사를 통해 수험생의 안전

대책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포항 이외 지역의 수험생에게 미치는 간접 영향을 고려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원인 규명

‘원인 규명’의 상위범주 하에 ‘원인을 둘러싼 신뢰성 있는 정보의 부재’라는 의미를 도출하였다. 포항지진의 원인으로 지

열발전소에 대한 문제제기, 핵발전소에 대한 불안감 증폭, 지진원인 조사 전문가 구성 등에 대한 보도를 통해 포항지진의 원

인에 대한 면밀한 조사의 필요성뿐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재점검, 핵발전소의 안정성 검토 등 지진 위협으

로부터 안정성 확보를 촉구하는 담론이 내재되어 있다. 이처럼 원인 규명을 둘러싸고 정치적 이슈 개입 등으로 신뢰성 있는 

정보가 부재한 상태이며, 세 일간지에서도 전문가 집단의 연구결과를 빌어 원전, 액상화, 지열발전 등 여러 가능성들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두 번째 특징 및 의미로 ‘원전 관련 정치적 이슈의 개입’을 살펴볼 수 있다. 지진 원인 및 원전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조선

일보>는 다른 언론사와 달리 지진발생에도 원전이 안전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다수 보도하였다는 특징이 있었다. 포항지진 

발생 다음 날, <조선일보>는 “이번엔 포항 5.4 지진, 더 큰 지진 전제하고 대비해야”(2017.11.16) 한다는 포괄적인 사설의 제

목 아래, 오히려 원전의 안전성과 일반 건물의 위험성을 대비시켜 강조하고, 지열발전과 지진의 연관성을 정밀 조사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원전의 불안전성은 좌파 단체의 일부 의견일 뿐이라며, 야당 정치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원전안전담론을 

생성하고 있었다. 

재난정보알림문자

‘재난정보알림문자’의 내용분석을 통해 ‘문제를 인정하고 향후 개선되는 재난정보알림문자’라는 의미를 도출하였다. 재

난정보알림문자에 대한 텍스트들은 긴급재난 알림 서비스와 관련하여 재난문자가 실제 지진 발생 시각보다 늦게 발송된 점

과 핸드폰 메시지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일시적 오류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또한 향후 대책으로 기상청에서 직접 긴급재

난문자를 발송하는 방안, 재난정보알림문자 도착 시 DMB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를 통한 재난방송 자동송출 등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며 문제점 파악과 해결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현 정부 지원

‘현 정부 지원’에 대해 ‘무능력한 정부 대(對) 최선을 다하는 정부’이라는 의미를 도출하였다. <조선일보>의 경우 현 정부

의 지진피해 지원에 대해 미온적 태도, 부족한 지원 등을 비판하고 있으며, 논란 가능성이 있는 이슈를 제시하여 정부 비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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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고 있다. 반면에, <중앙일보> 및 <한겨레>는 여야 정치권 모두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현장방문, 지원금 투입 등에 힘

쓰고 있는 모습을 강조하였고, 각 부처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 개입을 약속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각 언론

에서 상이한 담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통해 현 정부의 지진피해 지원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기업의 지진피해 지원

‘기업의 지진피해 지원’이라는 상위범주 하에 ‘국가재난 상황에서 기업의 고통분담 방법’이라는 의미를 도출하였다. 텍스

트에 드러난 기업의 지진피해 지원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주로 대기업들이 지진발생 직후 피해복구를 위한 거액의 후원금

을 기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사회공헌 측면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민간영역에서 국가 재난 상황에 대

한 동참의 방법 중 하나로 재정적 부담에 대한 공동 분담을 택함과 동시에 기업 이미지 증진을 보여주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기업이 금전적 후원을 주로 선택하고 있으며, 재난예방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의 외주화·민영화

마지막으로 ‘위험의 외주화 ·민영화’라는 상위범주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외주화 및 민영화로 재난 피해에 대한 개인의 부

담 증가’라는 의미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서만 특징적으로 발견된 것으로, 지진의 

피해로 인해 개인의 손실과 부담이 발생했다는 점, 피해의 원인에 대해 개인 또는 일부 업체의 잘못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 

부각된 기사 텍스트를 통해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사회구조적 문제가 아닌 개인적 측면으로 한정되는 담론이 발견되었다.

3단계 사회적 실천

3단계에서는 포항지진에 대한 뉴스담론이 사회적 실천으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으며, 한계점은 없는지 살펴보았다. 포항

지진 발생 이후 1년 동안의 기사들을 분석한 결과, 세 일간지 모두 포항지진에 대한 단순기사가 주를 이루었고, 사설이나 기

획기사를 통한 의견제시나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실시하는 형태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각 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보도대상에 대한 큰 입장 차이를 보였다. 예컨대, 포항지진 발생 1년 후 게재된 <조선일보>의 기사에서는 “포항

지진 1년, 갈라진 틈이 아물어간다”는 제목으로 지진피해가 복구된 것과 같은 인상을 내포했으나, 대조적으로 <중앙일보>

는 “사회적 여진”, <한겨레>는 “포항 지진 1년, 아직도 집으로 가지 못하는 이들”이라는 표현을 통해 아직까지 여진은 계속

되나 여론의 관심은 멀어져가며 그로 인한 고통이 반복되는 이재민들의 입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세 일간지의 주요기사에서는 포항지진 피해 상황에 대한 보도 이후, 철저한 원인 규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

루어졌고, 다음으로 지진대응체계의 미흡한 현실 지적과 함께 앞으로의 발전 방안에 대한 정책적 개선이 강조되었다. 이에 

대한 사회적 실천의 함의로 첫째, 지진 발생 이후의 대응적 측면과 관련하여 재난대응 매뉴얼과 대피훈련의 실효성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리자들을 위한 명확한 지침뿐 아니라 시민을 위한 간단명료한 지침도 개발해야한

다”(<조선일보>, 2017.11.18.), “더 이상 대응과 복구에 그치지 않고 예방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조선일보>, 

2017.12.12.),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강화한 재난대응 지침에 따르면,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피시켜야 했다. 일부 학교

에서 매뉴얼을 안 지킨 모양인데 매뉴얼을 따라 움직일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다시 한 번 보냈다”(<한겨레>, 2017.11.16.) 등

에서도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재난대응 매뉴얼은 존재하고 있으나 실제 상황에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간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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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매뉴얼의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고, 대피 훈련 또한 평상시 명목상의 훈련에만 그쳐서는 안 되며 재난 

발생 시 혼란을 줄이고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함을 보여주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지진 발생으로 인한 피해복구의 측면에서 대피소 서비스 개선과 이재민 지원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피

소에서 이재민들이 호소하는 사생활 침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칸막이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임시 주거시설 운영지침’도 만

들었다”(<조선일보>, 2018.11.12.),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대피소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자료를 신속하게 업데이트해야 

한다”(<중앙일보>, 2017.11.20.) 등의 기사를 통해 대피소 및 이재민에 대한 지원 방안 개선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포항지진 피해와 관련하여 건물붕괴 등의 기사와 더불어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내용은 주로 미흡한 대피소 서비스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수많은 이재민들에 대한 문제점이었다. 이에 각 언론사들은 포항지진 이후의 사회적 실천과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 정확한 대피소 정보 업데이트 및 지속적 대책을 강구하고 대피소 내의 이재민 생활의 안전과 안녕을 위한 규정마

련, 이재민 이주대책 등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 

셋째, 지진 피해 예방을 위한 측면으로 내진설계 강화 및 문자 알림 서비스 질 개선 등 정책의 질적 향상을 주장하고 있다. 

“전국 공공시설 내진 보강은 2035년까지 마무리한다....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건물을 지을 때는 모든 층과 기둥의 시공 동영

상 촬영이 의무화 된다”(<조선일보>, 2018.11.12.), “늦어도 내년까지 관측망 54개를 설치할 예정. 관측망이 모두 구축되면 

지진 조기경보 시간이 7~25초로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중앙일보>, 2018.06.19.), “지진 및 지진해일 긴급 재난문자 다

음 달부터 기상청이 직접 발송”(<한겨레>, 2018.05.31.) 등의 텍스트에서 각 일간지는 포항지진 피해의 주요 요인으로 내진

설계 문제를 지적하였고, 지진 발생에 대한 알림 서비스 속도와 관측 후 문자발송까지의 시간 단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안

을 제시하였다. 이는 피해복구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더 큰 피해 속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실천 노력을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기사 텍스트로 담론화되고, 사회에 적용되는 과정에는 아직까지 한계점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먼

저, 포항지진 대응의 문제점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지진대응이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고, 대응 방식을 사

Table 2. Classification of subjects by prevention, experience, restoration in terms of disaster damage

재난피해 신문사 신문사별 대표 기사 헤드라인 주체 구분

예방

조선일보 문제는 안전의식인데, 안전대책만 뜯고 고치고… (2017.12.12.) 공공기관 집단

중앙일보 지진대피소가 어딘지는 알려줘야 하지 않나요 (2017.11.17.) 중앙 10개 단체 집단

한겨레 서울시교육청 ‘대피용 학교시설 2019년까지 내진보강 마무리’(2017.11.21.) 공공기관 집단

경험

조선일보
포항 생각하면 수능 연기가 맞는데… 59만 수험생 대혼란 (2017-11-16) 수험생 개인

지진으로 62명 다치고 이재민 1300명 넘어… 민간건물 1300곳 피해 (2017.11.17.) 포항 거주민 개인

중앙일보 ‘지진에 금간 집, 장마에 물 새’ 대피소 폐쇄될까 이재민 전전긍긍 (2018.06.29.) 포항 이재민 개인

한겨레
‘기울어진 아파트’주민들 ‘붕괴위험 있는데도 아무도 살피지 않아 화가 나요’ (2017.11.19.) 포항 이재민 개인

‘똥개훈련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3번 옮겨다닌 이재민들 (2017.11.22.) 포항 이재민 개인

복구

조선일보
◯◯, 포항 지진 피해 복구에 15억원 지원 (2017.11.18.) 기업 집단

포항 여진에도 흔들림 없다, 1만명의 헌신 (2017.11.22.) 기업 집단

중앙일보 5·4 강진 대한민국 흔들었지만, 5개월 지나도 ‘대책 아직 … ’ (2018.04.11.) 공공기관 집단

한겨레
정부, 필로티주택 내진보강비 대출 지원한다 (2017.11.20.) 정부 집단

△△, 포항지진 피해 대동빌라 재건축 나선다 (2018.10.31.) 기업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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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사후로 나누는 분절된 사고가 드러났다.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되나, 포항지진 대응의 문제점

을 지적한 대다수 기사들이 포항지진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사전대응의 문제로 실효성 없는 재난 매뉴얼이나 늦장 재난 알람 

문자를 제시하였고, 사후대응의 문제로 이재민을 위한 대피소의 수용 능력 부족과 지진 원인 조사를 둘러싼 신뢰성 있는 정

보의 부재를 다루었다. 또한 재난대응에 대한 역할 측면에서의 분절적 접근으로 재난대응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의 역할 

또한 축소, 제한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텍스트에 여러 차례 드러난 바와 같이, 실제 기업들은 각자의 사업 영역을 재난대응

에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금전적인 지원과 자원봉사 위주로 대응하고 있으며, 재난대응에 대한 시민의 역량 또한 소극적으

로 평가되거나 객체화되고 있었다. Table 2와 같이 지진피해에 대한 경험은 개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피해를 줄

이기 위한 예방과 복구는 집단에게 책임을 묻는 담론이 형성되어 포항 이재민과 거주민의 주체적인 재난대응 활동이 부각되

지 못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대한 담론이 주를 이룬 점은 아쉬운 지점이라 하겠다. 

결 론

본 연구는 국내 재난대응에 대한 이해를 통해 향후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도모하고자,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

진’을 대상으로 세 일간지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에 1년간 게재된 기사 총 1,145건 중 선별한 180건에 대한 비

판적 담론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사 텍스트 내에서 내적관계 및 외적관계를 분석하고 사회적 실천에 대한 함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문제 1에서 각 신문기사의 헤드라인 텍스트를 살펴본 결과, 포항지진의 대표적 피해로는 ‘수능관련 이슈’가 부각되었

고, ‘원인 규명’에 대한 헤드라인은 각 신문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지진 발생 이후의 대응 차원에서는 공

통적으로 이재민 보호와 대피소 운영에 대한 미흡함, 정부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표현을 헤드라인으로 실었다. 세 일간지의 

헤드라인 텍스트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체로 등장하였는데, <조선일보>의 경우 주어를 포함하지 않은 헤드라인이 다

수 등장, <한겨레>는 주체의 입장을 직접 인용, <중앙일보>에서는 주체를 더욱 세분화하고 명칭을 구체적으로 표기하는 등

의 차이가 있었다.

연구문제 2에서는 텍스트 범주에서 형성된 담론으로 크게 7가지가 도출되었다. 지진대응체계에 대한 담론으로는 실효성 

없는 재난 매뉴얼과 부실한 내진설계, 잘못된 대피소 정보 제공 등이 있다. 수능과 관련하여 수험생의 안전과 시험의 공정성

에 대한 담론이 동시에 존재하며 충돌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원인 규명으로는 지열발전소, 액상화, 원전 등과 관련 정

치적 성향에 따른 다양한 담론들이 생성되었다. 재난정보알림문자의 경우, 문자 발송 주체인 기상청과 수신 주체인 국민으로

부터의 담론이 형성되었고, 현 정부의 지진피해 지원과 기업의 경제적 지원에 관한 담론도 형성되었다. 지진 발생 시 건물붕

괴 등으로 인한 피해와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이 개인의 부담이 되는 위험의 외주화·민영화 담론도 도마에 올랐다.

연구문제 3에서 사회적 실천의 함의를 살펴본 결과, 세 일간지에서 포항지진에 대한 원인 규명 촉구와 부실한 지진대응체

계에 대한 현실 직시 및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일관적으로 다루어졌다. 지진 사후 대응을 위한 재난대응 매뉴얼과 대피훈

련의 실효성 문제 지적, 피해 복구 측면에서의 대피소 서비스 강화와 이재민 지원 확대의 필요성 강조, 향후 지진 피해 예방을 

위한 내진설계 강화 및 재난문자 알림 서비스 질 향상 등 정책 개선의 필요성 강조를 통한 실천적 노력이 제시되었다는 의의

가 있었다.

효과적인 국내 재난대응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섯 가지의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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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를 위해 재난 예방 대책의 현실성 및 실효성을 갖추어야 한다. 재난대응 체계와 매뉴얼 마련이 급선무로 제시된 만큼, 

매뉴얼 구성 과정에서도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고려하고, 대응 매뉴얼을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재난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국내에서 재난발생은 점차 대형화·다양화되고 있으며, 복잡

한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하여 사회가 복잡해지고 이해관계가 다양화되면서 단편적인 시선에

서 벗어나 통합적인 시선에서 재난대응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재난대응 주체로서 시민의 역할과 참여가 강조되어야 한다. 광범위한 피해 규모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불확실성

이라는 재난의 속성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 등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기반 시민들의 역량 또한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일련의 재난대응이 개인과 공동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질 때, 시민들이 재난예방과 복구의 주체가 된 일본 고베의 사례

처럼 균형 잡힌 재난대응을 행할 수 있다. 

넷째, 전문가 집단의 책임감이 요구되는 한편, 이를 견제할 수 있는 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의 지열발전소 건설이

나 원전의 상업운전 허가 등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 전문가 집단이 생산한 지식이 근거로 뒷받침되며 시민을 소외시키는 결

과를 낳고 있다1). 공공주도를 통해 기존에는 전문가 집단의 영역이었던 과학 프로젝트에 시민들의 참여가 늘어날 때, 전문가 

집단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책임감 있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물론 포항지진의 원인에 대한 사실 검증 또한 이러한 맥

락에서 과학이 신중하고 면밀하게 규명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난대응에 대한 건전한 담론형성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회복 과정에 

있어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원인 규명을 둘러싼 의혹을 파헤치고 똑같은 재난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돕는 것도 언

론의 역할(Kim, 2014)이다. 한국에서는 2014년 한국신문협회 등 5개 언론단체가 재난보도준칙을 제정한 만큼, 이에 따라 재

난보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재난대응에 대한 복잡다단한 맥락을 이해하고자 지진이라는 현상을 사회과학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분석

하였다. 그 결과로써 포항지진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생성해내는 담론에 대한 분석과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최근 발생한 재난 중 ‘포항지진’만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재난들을 유형, 매체, 그리고 분석 기간

에 따라 폭넓게 다루지는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발생한 여러 재난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신문, 방송 등의 언론매체와 정부기관 보도자료, 유관기관 입장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생산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보다 다각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국내 재난대응에 비판적 담론분석을 통해 기존의 한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위한 담론의 장을 확대하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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